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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모병제와 징병제에서 유도되는 효율성과 소득 분포를 비교한다. 개인

의 민간 부문 생산성이 서로 다를 경우, 개인의 직업선택에 기초한 모병제가 모든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하는 징병제, 또는 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

니라, 개인의 소득 및후생(welfare)의 불평등 개선에있어서도 더 효과적일가능성

이 높음을 보인다. 특히 군복무에 따르는 비효용(disutility)이 높을수록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 이는 비효용을 보상하기 위한 모병제의 군 급

여 인상이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민간 생산성의 분포를

가정한 사례들과 실제 임금 자료에 각 제도를 가상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병제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1960~70년대에도 북한과 대치하면서 대

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징병제

가 불가피하였다. 현재 군 규모는 장교와 부사관 및 사병을 포함하여 60만 명 수준

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군인이 청년층 남성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2020년 30만 명 정도인 20세 남성 인구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1)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한다면, 45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출

산률 하락 추세로 인해 20세 남성 인구는 2030년에 22만여 명, 2040년에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있어, 18개월 복무 징병제로는 충분한 병력유지

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병을 장기

복무시킬 수 있는 모병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남성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그만큼 모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2) 모병제 하에서는 부자들

은 모두 합법적으로 면제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만 힘든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저변에는 “군 복무는 힘들고 어려우며, 복무

1) 국방부(2018) 참조.

2) 징병제 하에서 병역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회적인 지탄을 모면하기 어렵다. 자녀의 병역이 대통

령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도, 본인의 병역문제는 고위직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슈이다. 현실적으로 소위 사회지도층 본인이나 가족의 병역 면제는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잘

못된 처사로 매도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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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큼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그만큼 부자들이나 사

회 지도층의 병역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도

드문 편이며, 모병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상목(2000,

2005, 2011)은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대체로 모병제가 효율

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아직 모병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

문에 모병제보다는 징병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

다. 예외적으로 이동환․강원석(2017)은 국방개혁 2030에 기초하여 병력을 지속
적으로 감축시킨다면 모병제 도입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모병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

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징병제는 비가격 기구(non-price mechanism)에 의한 자원

배분인 반면, 모병제는 가격 기구(price-mechanism)에 의한 자원배분이기 때문이

다.3) 효율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병제에 신중한 이유는 위에 언급한 불공

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국

내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모병제 도입 비용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소득

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맞추어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

3) 모병제가 효율적이라는 논의는 다양하다. 징병제는 군대의 인건비를 낮추어 국방을 위한 투

입요소가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으로 유발된다는 논의, 모병제 하에서의 가격기구에 의한 직업

선택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의 등이다(Fisher, 1969; Hansen and Weisbrod, 1967;

Amacher et al., 1982; Withers, 1972). 한편 징병제는 현물과세라는 점에서 최적 세금과

연계시킨 논의도 다양하다(e.g. Kerstens and Meyermans, 1993). 한편 Bergstrom(1986)

은 군대에서의 효용이 민간 부문보다 낮은 경우 생산성이 동일한 개인들이라고 하여도 소득

효과에 따라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효율적임을 보이고 있다. Warner and Asch(1996)은 모

병제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강조하였다.

4) 모병제, 또는 징병제를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한 해외 연구는 대체로 국방을 위한세금 부담의

형평성, 징병 방식의 형평성, 노동시장에의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Kerstens

and Meyermans(1993)의 경우 징병 대상은 군 복무 기간이라는 현물 납세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금 납세이므로 이 괴리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최적 세제(optimal

taxation)의 문제로서 다양한 탄력성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도

대부분 징병제하에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이 갖는 형평성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역시 대상별로 현물 과세와 현금 과세간의 형평성 문제로 분석될수 있다(이상목,

2011; 황호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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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5) 해외 연구에서는 군대 및 전쟁참여가 교육과 노동

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소득변화를 토대로 모병제와 징

병제 하에서의 소득 분포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6) 또한징병제하에서 징병방식의 형평성에대한 연구들도있지만, 두제도 하

에서의소득불평등을직접비교한사례는 많지않다.7) 본논문은모병제와징병제

의 소득 불평등도를 직접 비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모병제 하에서는 가격 기구가 작동하여 개인들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군 복무와 민간 생산 활동을 선택하므로, 민간 생산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개인들이 군대를 선택하고 생산성이 높은 개인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결과

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병제는 부자들의 군 면제를 합리화시키는 불공정한 제도라

는 인식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배분이 사회

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군 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이 높을수록 누구나 어렵고 힘든 군

복무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용이

높을수록 오히려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비효용에 대한 보상적 임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

5) 물론 모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바탕에는, 능력은 높지 않은데도 물려 받은 재산이 많아서

군대를 가지 않는데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불우한 환경에 처했거나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군복무를 맡기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 등도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과 형평성 개선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논문의 말미에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6) Angrist and Krueger(1994)는 2차 대전 참전자의 소득 비참전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Angrist and Chen(2011)와 Angrist, Chen and Song(2011)는 참전자와 비참전

자의 소득이 서로 수렴한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전쟁을 위한 징병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전쟁과 달리 제도의 효과로서 Imbens and Klaauw(1995)는

네덜란드 징병제가 소득을 항구적으로 5% 하락시켰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독일과 영국에서

는 그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Bauer, Bender, Paloyo and Schmidt, 2012; Grenet,

Hart and Roberts, 2011).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Maurin and Xenogiani(2007)가 프랑스

에서 징병 폐지가 교육기간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Bauer, Bender, Paloyo and

Schmidt(2014)는 독일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태리의경우 그런 효과

가 발견되지 않았다(Di Pietro, 2013). Card and Lemieux(2001)와 Torun and Tumen

(2016)은 징병제 하에서는 개인들이 징병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려는 시도가 교육 투자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7) 징병 추첨(draft lottery)이 사전적으로는 형평성이 확보되지만(Bergstrom, 1986), 사후적으

로는 불평등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Amacher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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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개인의 민간 생산성이 서로

다를 때, 모병제와 징병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한 이론 모형을

통해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민간 생산성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여 모형의 시사점

을 평가하고, 실제 임금 자료에 각 제도를 가상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총생산과 소득분포를 비교한다. 제Ⅳ장에서는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

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Ⅱ. 모병제와 징병제의 비교

1. 기본 모형

개인의 민간 부문 생산성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며, 개인의 민간 부문 생애 생

산성(life-time productivity)을 로 표기한다. 여기서 는 개인이 생애 동안 민간

부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실질 가치(value)를 의미한다. 는  구간에 분포되

어있고, 그밀도와분포함수는각각 와 로표기한다. 경제내총인구는

1로서 




  이 성립된다. 군 복무의 생산성은 모든 개인에게서 동일하

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라 민간 생산 활동과 군 복무 간에 비교우위가 형성된다.8)

군대에 필요한 인력은 ∈  이며, 나머지  은 민간 부문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 이 경제의 총생산(gdp)은 민간 부문 생산성 의 단순 총합으로 정의되

며, 군 복무자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이고 민간 부문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된

다.

(1) 모병제(volunteer system) 하에서의 자원 배분

모병제 하에서는각 개인들이 군대와민간에서의 효용, 또는소득을 비교하여직

업을 선택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개인들이 위험 중립적(risk-

8) 군 복무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간 부문 생산성이 낮은 개

인이 군 복무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가정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 3절에서 다시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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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이라고 가정하여 소득이 곧 효용에 해당하도록 설정한다.9) 생산성이 인

개인은소득세율이 ∈  일때 민간에서  만큼의생애 소득(효용)을 얻

고, 군에서는 만큼의 생애 소득과 만큼의 생애 효용을 얻는다. 여기서 

는 군대에서의생애 급여를,  ≧ 은 군복무의비효용을화폐가치로 전환한 값이

다.10) 는모든개인에게동일하다고가정하는데, 이는 군복무생산성이모든개

인에게서 동일하다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가정일 뿐 본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11) 결과적으로    ≧

 인 개인들은 군대를 선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을 선택한

다.12) 균형에서는군대를 선택하는 비중이 이되어야 하므로 식 (1)이 성립된다.

  


   (1)

한편 을  ≡ 으로 정의하면 은 분포함수 에서 에 따라

결정되며, 와 는   


을만족시키도록 결정된다. 모형의균형에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우 민간에 남게 되므로 이 경제의 총생산( )은 아래

식 (2)와 같고, 이는 에만 의존한다.

  
 

 



  
  



 (2)

9) 이 가정은 본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가정이다. 이

에 대해서는 제Ⅲ장 3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0) 동일한 소비, 또는 소득 수준이라면 군복무로부터의 효용이 민간 부문에 종사할 때의 효용보

다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Bergstrom, 1986). 우리 사회에서도 모병제에 비해 징병제

를 더 평등하게 보는 배경에는 군복무는 민간 일자리에 비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부자들의

군 면제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가정한 군복무의 비효용은 현

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11) 이론적으로 군복무를 열등재라고 보면 는 의 증가 함수가 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이론

모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12) 모병제 하에서 군급여는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을 포함하게 되며 가 이에

해당한다(Rose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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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생산은 누가 민간에 남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에만 의존하고, 군 급여

()나 세율()은 군 자원자 비중이 이 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총

생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군 급여 지출을 위한 균형 재정 조건은

식 (3)과 같다. 식의 좌변은 군 급여 총액이며 우변은 민간 부문에서의 세수이다.

    
  



  (3)

모병제 하에서 생산성이 인 개인의 생애 소득(life-time monetary income)을

라고 표기하면 이는 식 (4)와 같다.

   ≡   ∈    
   ∈    (4)

위의 금전 소득은 민간 부문에서는 효용과 일치하지만 군 복무를 할 경우의 효용

은 금전적 소득에서 비효용()을 제외한 값이 된다. 개인의 효용을 실효 소득

(effective life-time earnings)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로 표기하면 아래 (4-1)과

같다.

     ≡   ∈  
   ∈   (4-1)

금전적 소득과 실효 소득의 차이는군 복무자에게서만발생하며, 군 복무의비효

용()을 반영한다.

(2) 징병제(draft system) 하에서의 자원 배분

징병제(개병제) 하에서는 모든 개인이 생애의 만큼을 군에 복무하고, 나머지

 만큼을 민간 부문에서 종사한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은 생애 동안  

만큼의 민간 생산성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징병제 하에서의 총생산()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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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다.

   




      (5)

위에서 는 전체 인구의 평균 생산성( ≡  




  )이며, 징병제

에서도 총생산은 군 비중 에만 의존한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 급여를 , 민간

소득세율을 라고 하면 균형 재정 조건은 식 (6)과 같다.

           (6)

총생산 는 와 에무관하게 결정되므로위 식 (6)을 만족시키는 와 

의 조합은 무한히 많다. 즉, 세율()을 선택하면 급여()가 결정되고, 그 반대

로 급여()를 선택하면 세율()이 결정된다. 징병제는 균형 조건이 필요 없는

비가격 기구(non-price mechanism)에 의한 자원배분이기 때문이다.13)

한편 징병제 하에서 각 개인의 생애 소득 는 식 (7)과 같다.

       , ∈   (7)

즉, 모든 개인이 생애의  기간은 군복무를 하며 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의 기간에는 총  의 생산성을 올려 세후 소득   를 얻

으며, 생애 소득은 군 급여와 민간 소득의 합이 된다. 여기서도 군복무 기간에 발

생하는 비효용을 감안하면 실효 소득 은 아래 (7-1)과 같다.

        , ∈   (7-1)

13) 실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징병제를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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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병제와 징병제의 비교

총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항상 더 효율적이다. 각

제도 하에서 총생산은 에만 의존하며, 식 (2)와 식 (5)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부등호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        (8)

모병제의 경우 군과 민간에 대한 직업선택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징병제는 비가격 기구(non-price mechanism)를 통한 자원배

분이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14) 이와 같

이 효율성은 비교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모병제와 징병제의 형평성(equity) 비

교가 더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양 제도 하에서의 개인 소득의

로렌쯔 곡선(Lorenz curve)을 비교함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개인 소득

양 제도 하에서의 로렌쯔 곡선을 비교하려면 각 제도 하에서 개인 소득이 정해져

야 하며, 이를위해서는징병제하에서의군 급여()와 세율()을정해야한다.

여기서는 징병제 하에서의 소득 세율()이 모병제 하에서의 소득 세율()과 동일

한경우( )를 설정하여 로렌쯔곡선을 비교하고자 한다. 징병제의 경우 식 (7)

이나 (7-1)에서 볼 수 있듯이 세율()을 낮추면 개인 소득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

데 모두에게 공통인 군 급여 소득( )이 감소하는 반면, 개인별로 상이한 민

간 부문에서의 소득(   )이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한다. 징병제 하

에서 개인별 소득 격차는 후자에서 비롯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율이 낮

아질수록 소득 불평등은 심화된다. 경제력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낮은 재정 부담은

14) 군대에서의 비효용 를 감안한 실효 소득으로 비교하여 비교하여도, 식 (8)의 양변에서 

를 공통적으로 제하게 되므로 부등호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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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중요한 장점이고, 징병제 운용을 위한 세율은 모병제 운용에 필요한 세율

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결과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소득 불평등을 동일 세율에

서 비교하면 징병제의 소득 불평등을 과소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세율 하에서

도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결과를 유발한다면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모병제 하에서 군에 자원하는 경우(∈  ) 개인의 금전 소득 는 식

(4)에서와 같이 이며, 민간에 남는 경우(∈  )에는    로

의 선형 증가함수이다. 징병제 하에서의 금전 소득 는 식 (7)에서와 같이

전 구간에서 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 함수이다. 일단 여기서는 양 제도 하에서의

소득을   ,    및   에서 비교한다. 우선   에서는   이

고   인데   이고   이므로    , 즉, 모병제 하에

서의 소득이 더 높다. 각 제도별 균형 재정 조건은   와    인

데,    이므로동일세율(  ) 하에서는   이성립하기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민간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소득이 모병제 하에서 더 높게 결정된다.

한편   에서는   이고      

이므로 아래 식 (9)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모병제 하에서의 금전적 소득이 높다.

      

     ≦    (9)

한편 ∈   구간에서는 와 가모두 의선형함수인데, 

부근에서는   일 경우 징병제의 금전 소득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에

서 모병제의 소득 함수 가 불연속이기 때문이다. 모병제 하에서   

가 성립되지만, 을 조금 넘어선 경우      ≈ 

  이므로 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 반면 징병제에서는

      이고 는 연속함수이다. 따라서 

일 경우    구간에서 금전 소득은 징병제 하에서 더 클 수 있

다. 이는 의 크기에 의존한다. 다만 양 제도 하에서의 실효 소득 와 

를 비교한다면 을 조금 넘어선  에서도 모병제 하에서의 실효소득이

더 높다. 모병제의 실효소득은 에서    의 값을 갖고 연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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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징병제 실효소득     에 비해 높다. 이

는   이기 때문이다. 즉,    구간에서도효용을 반영하는실효

소득은 모병제 하에서 더 높다.

한편   의 경우 징병제 하에서는       이며 모병제

하에서는     이다. 따라서    이면 모병제 하에서의 소득이 더

높고, 그 반대이면 징병제 하에서의 소득이 더 높다. 그런데 이 역시 식 (10)에서

와 같이 군 복무의 비효용 에 의존한다.

  


   
  

   (10)

식 (10)에서   이면 ∈  이고   이므로   가 되어

  일 때 모병제하에서의 금전 소득이 더 높다. 그러나 가 매우 크면 그 반대

가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가 성립한다면,   과   가 성립된

다. 즉, 모병제 하에서총 생산을모두군급여로지급해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모병제 하에서의 소득은   이 되어 징병제 하에서의 소득   보다

낮아진다. 즉, 가 크지 않을 경우   에서의 소득이 모병제 하에서 더 높지만

가 크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효 소득을 비교하면   에서도 식

(11)에서와 같이 모병제에서 더 높다.

      

           

           (1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병제 하에서 총생산이 높고, 개인의 실효 소득도항상

모병제 하에서 더 높기 때문에 모병제 하에서 후생(welfare)이 더 높다고 할 수 있

다. 즉,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Pareto-optimal 하다. 그러나 금전 소득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구간에는 모병제에서 더 높지만, 중위 생산성과 높은 생산성 수

준에서는 군대에서의 비효용 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크기가 뒤바뀔 수 있다. 이

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제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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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평성 비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 생산성이 낮은 개인들을 나타내는 이 구간에서, 모병제의 금

전적소득은생산성과무관하게 로일정하지만, 징병제 하에서는개인생산성()

에 연동하여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모병제에 비해 낮은 값을 갖는다. 즉, 모병제

는 민간 부문 생산성이 낮은 개인들에게, 높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형평성

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간에서는 양 제도 하에서의 금전적 소득이 모두 생산성()에

연동하여 선형 증가하는데, 징병제하에서는   의 기울기로, 모병제 하

에서는  의 더 큰 기울기로 증가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모병제 소득이

더불평등하다고 할수 있다.15) 결과적으로 모병제와 징병제의 형평성비교에있어

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구간의 상대적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Individual income under voluntary and draft systems

Monetary or Effective Incomes

15) 이는 각 직선의 절편에도 의존한다. 두 직선의 절편이 모두 0라면 두 소득의 불평등도는동일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징병제 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직선의 절편은 0보다 큰 반면 모병제 하

의 소득을 나타내는 직선의 절편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은 징병제 하에서의 직선이 낮

은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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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로부터 실효 소득의 지니계수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인 경우 금전적 소득과 실효 소득은 일치하므로 도표에서는   인 경우를 가정

하였다. 모병제하에서  에속한 군인의 실효소득(도표의 굵은점선)은금

전적 소득(굵은 실선)보다 만큼 낮은 수준( )에서 일정하고,  

구간에서는 실효소득과 금전적 소득이 동일하다. 그 결과 모병제에서 실효소득의

지니계수는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높다. 그런데 가 증가하면 모병제 하에

서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는 하락하지만, 실효소득의 지니계수는 변함이 없다.16)

왜냐하면 실효소득 함수는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가 기준이 되

기 때문이다. 군에 입대하는  에서는  이, 민간에 남는

 에서는 그 직선상의 값  이 실효 소득이 되며, 의 수준은 세율

()를 변화시켜 직선의 기울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 모든 개인의 소득은 동일한 비

율로 세율에 연동하여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실효소득의 지니 계수는 와 무관하

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징병제 하에서는 가 증가할 때 군 급여()가 보다 덜 증가하기 때문

에 군 복무 기간의 실효소득 가 감소하고, 이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실효

소득의감소를유발한다. 즉, 도표에서 징병제 실효소득 함수(가는점선)의 절편이

감소한다. 한편 세율() 증가는 징병제 실효소득 함수(가는 점선)의 기울기

(   )를 낮추는데, 기울기의 감소율보다 절편의 감소율이 더 크다.17)

따라서 징병제 하에서 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실효 소득을 상대적으로 더 감소시

키는 결과를 유발하여 실효 소득의 지니계수가 오히려 상승한다. 즉, 징병제의 실

효 소득 불평등은 모병제와 달리 군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이높을수록 심화된다.

이는군복무로부터의비효용()이높을수록모병제가징병제에 비해 실효 소득(효

용)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모병제 하에서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군 급여 와 민간 세율 이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다.

17) 절편은      

이다. 여기서 인데  이므로 가 변화할 때 기울기 

의 변화율보다 절편의 변화율이 (절대 값으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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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렌쯔 곡선의 비교

본 절에서는  ≧ 일때 금전적소득의 불평등을 비교하기 위해각 제도 하에서

의 금전적 소득의 로렌쯔 곡선을 도출하여 비교한다.18) 앞서 <Figure 1>에서 보았

듯이 징병제 하에서의 개인 소득은 생산성()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선형함수이므

로 로렌쯔 곡선이 비교적 쉽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병제 하에서는 금전적 소

득이 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모병제의 경우 까지는

금전적 소득이    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구간에서

는 금전적 소득 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선형 증가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를         로 정의하면,    구

간에서금전적 소득이가장낮다고할 수있다. 그결과 모병제하에서는낮은 순서

부터 소득을 정리하면 식 (12)와 같고, 누적 소득 함수  와 로렌쯔 곡선  

는 식 (13)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12)

  
  

    

   ∈    




      

 
  

  

  ∈     

  
  

  

   ∈  

  





  



 

 
(13)

식 (13)에서 ∈  은 소득 순으로 나열된 개인의 위치로 정의된다. 한편 징

18) 또한 통상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표는 금전적 소득을 기준 대상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개인효용은 실효소득이 더 잘 반영한다고 하여도 현실 적용성 차원에서는 금전 소득이 더 중

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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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제 하에서의 누적 소득 함수  와 로렌쯔 곡선  은 식 (14)와 같다.

   


  

     

   


  

  

 


   






  




  

   

(14)

식 (13)과 (14)의 로렌쯔 곡선의 위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간

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두 곡선은 정의상     과   

 을 만족시키므로   과   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서 두 곡선의 전체

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모병제 하의 로렌쯔 곡선 의 기울기를

  와   에서 평가하면 식 (15-1)과 같다.19)







 

  
∈    


 

∈  



 
   

 
, 


   

 
(15-1)

식 (15-1)의 도출 과정에서는  ≡ 이라는 정의로부터 ′   
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였다. 한편 징병제 하의 로렌쯔 곡선  의 기울기를

  와   에서 평가하면 식 (15-2)와 같다.




     






    , 

 
      

 
(15-2)

19) 양 극단에서만 비교하므로 중간 구간의 기울기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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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므로

    가 성립되는한   에서는 로렌쯔 곡선의기울기가 모병제하에서

더 크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모병제에서 더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지니 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론     라면   에서의 기

울기는 뒤바뀌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므로

   라면 모병제의 군 급여()에서 비효용에 대한 보상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생산성이 인 개인이 군에

입대하면 민간 부문에서의 소득  에 비해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

를받는다는의미이다. 실제 군비중()이 5% 미만인점을 감안하면 군복무의비

효용 해소에 민간 소득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현실적

이다. 따라서   에서의 로렌쯔 곡선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모병제에서 더 크고,

저소득층에서의 소득 분포 개선 효과가 모병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에서 징병제 하의 로렌쯔곡선기울기는 (15-3)과같이 다시 쓸 수있

다.




      

 
 
 

 












  



 




 




 

  



 

  


 


 (15-3)

식 (15-3)에서      ≦   


  

으로 정의되며,

두 번째 등식에서는   라는 조건과    라는 점을 이용하

였다. 따라서 이를 식 (15-1)의 결과에 비교할 때   에서 어느 로렌쯔 곡선의

기울기가 큰가는


 


의 부호에 달려있다.

일단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의 밀도함수가

  에서 좌우로 대칭이고 단봉(uni-modal)이면  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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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     이 성립되고, 이경우 로렌

쯔 곡선 기울기가 모병제에서 더 크다.   인 경우   에서 로렌쯔 곡선 기울

기가 모병제에서 더 컸기 때문에, 이는 두 로렌쯔 곡선이 중간에 교차한다는 의미

이며, 두 제도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에 대한 경제적 직관은 다음과 같다. 모병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

득분포 개선에 기여하지만, 징병제는근로 기간을 만큼을 줄이고그 기간동안동

일한 군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분포

개선에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의 금전적 소득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저소득

층과 고소득층에서의 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

증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모병제가 징병제에비해 반드시 더불평등한 것은 아니며, 특히

군 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이 높을수록 모병제가 더 평등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식 (15-3)에서   이면  이므로  이고 

≧ 인 경우라고 하여도 모병제 로렌쯔 곡선의 기울기가   에서 더 작을

수 있고, 이는 모병제의 로렌쯔 곡선이 징병제 로렌쯔 곡선과 교차하지 않고 항상

그 위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물론 앞서 가 비현실적으로 크면   에서의 기울

기가 역전되므로 역시 로렌쯔 곡선이 교차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가

그런 수준에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군 복무의 비효용이 클수록 징병제

하에서보다 모병제 하에서 불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가 상대적

으로 큰 값을 가지면 모병제의 로렌쯔 곡선 기울기가 작아지므로 모병제 하에서 불

평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 크다는 것은 의 밀도함수 가 긴 좌

측 꼬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므로, 그 결과 도 커져 모병제의 군 급여()도 증

가하여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의 증가가

모병제의 군 급여()를 증가시켜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모병제와 징병제의 형평성 효과는 생산성 분포함수 와

군 복무로부터의 비효용() 등 다양한 변수에 의존하므로 이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병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통해 형평성 개선에 충분히 기여

할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군 복무의 비효용이 클수록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특

히 군 복무의 비효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에도 모병제가 더 평등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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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유발한다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인 경우에는 소

득과 효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병제의 소득 형평성이 더 높다는 것은 실효 소득,

또는 효용의 형평성이 더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복무의 비효용이 증

가할 때 모병제의 실효 소득(효용) 형평성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징병제의 실효

소득(효용) 형평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한 기피가 심한 현실일수록 모

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생산성 분포 및 실증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개의 사례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생산성 분포 가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인 경우와 로

그 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 제도 하에서의 불평등

도(소득 분포의 지니계수)를 비교하고, 실제 임금 자료를 대상으로 모병제와 징병제

의 형평성을 비교한 결과도 제시한다.

1. 생산성() 분포 사례

(1) 생산성()이  에서 균일분포를 갖는 경우

가  구간에서 균일분포인 경우   이다. 따라서 모병제 하에서의 총

생산은   




 
 

가 되고 군 급여와 세율은      와,

  를 만족시킨다. 결과적으로  



,  


 

이며

개인의 금전적 소득은 소득이 낮은 순서로 다음과 같다.

 









  


   



 

 



∈   
∈  

  


   
 ∈   

(16-1)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157

징병제 하에서의 총생산은   




    
 

이며, 모병제와 동일

한 세율 하에서 군 급여는   




 

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의 금전적 소득은 다음과 같다.

      



 

 


    
 (16-2)

식 (16-1)과식 (16-2)의소득함수에대해로렌쯔곡선을구하고지니계수를계

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20) 이 계산에서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우

리나라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이므로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35~40년 정도로 예상한다면 군 복무기간은 생산 활동 가능 기간의 3.75~4.29%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군 복무로부터의 비효용()에 대해서는 여러 값을 주

어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표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모병제 하에서의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가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균일분포의특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에서 로렌쯔

곡선의상대적기울기는 분포함수에 큰영향을받지 않지만,   에서는분포함수

가 중요하다. 균일분포의 경우에는 앞서 (15-3)에서 정의되었던 변수들이

   및  가 되어 로렌쯔 곡선의 기울기가   에서 같아진다.

그 결과 모병제의 로렌쯔 곡선이 항상 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모병제의 지니계수가

항상 낮다.   일 때의 모병제 급여가 .0399이므로, 군대에서의비효용이 그 절

반인 경우(  )와 거의 동일한 경우(  )를 상정하여 지니계수를 비교하

였는데, 가 커짐에 따라 두 제도에서 모두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가 낮아진다.

이는 군 급여가 인상되고 세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군 급여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제고에 집중되는 모병제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며, 군 급

여 인상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병제에서는 그 개선 폭이 작게 나타

난다. 이는 군 복무의 비효용이 클수록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더 두드러진

다는 결과를 확인해 준다.

20) 로렌쯔 곡선의 도출은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구체적인 수식은 생략한다.



經濟學硏究 제 68집 제 3호158

<Table 1> Comparison under uniform distribution

Population share of soldiers ()        

Wage under volunteer system () .0399 .0598 .0797

tax rate () .32% .48% .64%

Gini-coefficient of

money income

volunteer .3312 .3292 .3272

draft .3323 .3317 .3312

Gini-coefficient of

effective income

volunteer .3312 .3312 .3312

draft .3323 .3323 .3323

한편 금전적 소득이 아닌 실효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하여도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확인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모병제 하에서 실효소득의

지니계수는 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징병제 하에서 실효 소득의 지니계수의 경우

<Table 1>에서는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일정한 것처럼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 소수점

5째 자리에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모병제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21) 결과적으로 가 증가할수록 금전적 소득과 실효 소득(효용) 모두에서 모

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 생산성이 로그 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갖는 경우

개인의 민간 부문 생산성을 로 표기하고,    라고 가정한다.

  이며 는   ∞∞ 구간에서 표준 정규분포  을 따른다. 즉, 개인

생산성 의 밀도함수는  

 exp 

이며, 그 분포함수를 라고

표기한다. 이 경우 




  




 


 


  exp




   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앞서와 같이 ≡라고 정의

할 때, 모병제 균형에서 총생산은  
  

∞

  exp

 

 이며, 이를 토대로 균형재정 조건    와 개인의 선택 조건인

     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모병제의 금전적 소득에 대한

21) 징병제 하에서실효 소득의 지니계수는 에 따라 .33227에서 .33229 및 .33231로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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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쯔 곡선 는 식 (17)과 같다.22)

    
     

∈    

     

   

   
∈     

    
    

∈  (17)

한편 징병제의 경우 총생산은    
 ∞

∞

   

exp

이 되며, 모병제와 동일한 소득세율 하에서 개인의 금전적 소득(),

누적 소득( ) 및 로렌쯔 곡선()은 식 (18)과 같다.

       ∈ ∞∞
        

 ∞

  

 ∈  
        (18)

위에서 누적 소득의 도출에서는   라는 균형 재정 조건을 사용하였다.

앞서와 달리  구간이 ∞∞로 확대되었지만 로렌쯔 곡선에대한 결과는 동일

하다.


   
 

 





와


    가

성립하므로    인한   에서모병제의로렌쯔곡선기울기가더크다.

한편   에서의 기울기 비교를 위해 두 제도의 로렌쯔 곡선을 ∈   구간
에서 미분하여 그 비율을 구하면 아래 식 (19)와 같다.




   
   
 


(19)

    exp
 

이므로 가 1로 근접할 때, 즉,

22) 로렌쯔 곡선의 도출은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구체적인 수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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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때 위의 비율은     로 수렴한다. 즉, 로그 정

규분포인 경우에는   에서 로렌쯔 곡선의 기울기가 모병제에서 더 크다.23) 따

라서 양 제도의 로렌쯔 곡선은 반드시 교차하고, 그 결과 균일분포의 경우와는 다

르게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로그 정규분포를 고려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소득 분포가 로그

정규분포에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각 제도의 형평성 비교는

실증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대에서의 비

효용()의 역할은 중요하다. 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할수록 모병제의 형

평성 개선 효과가더 확대되기때문이다. 이는 <Table 2>에서도 확인된다. 로그 정

규 분포 하에서는 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201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

21~60세 남성 근로자의 로그 임금 분포에서 표준편차가 .560으로 추정되었고,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706으로 추정되므로   인 경우와

  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편 앞서와 같이   로 가정하고 는 여러 값

을 활용하였다. 표에서   일 때, 군복무의 비효용이없는 경우(  )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가 모병제에서는 .2704, 징병제에서는 .2695로 모병제에서 소득

분포가 미세하게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병제 급여(.4106)의 1/8

수준에 불과한 .05를 군 복무의 비효용()으로 가정한 결과 지니계수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는 지니계수가 모병제에서 .2683, 징병제에서

.2690으로 양 제도에서 모두 금전적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됨과 동시에, 모병제가

형평성을 더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비효용을 모병제 급여의 1/2 수준인

  로 증가시키면 금전적 소득의 지니계수는 모병제 하에서 .2625, 징병제 하

에서 .2676으로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더뚜렷해진다.   을 적용하여도

모든 제도에서의 지니계수는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양상에는 차이가 없다.25)

23) 이를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로그 정규분포의 경우 분포함수의 우측 꼬리가 길기 때문이다.

24) 군복무에서의 비효용이 증가할수록 모병제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는 점은 앞서 균일분포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25) 실효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모병제하에

서 실효소득의지니계수는 인 경우의 금전 소득의 지니계수와 일치하고 일정하다. 그러

나 징병제 하에서는 가 증가하면서 지니계수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실효소득에서도 모병

제의 형평성 개선 효과는 의 증가와 함께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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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under log-normal distribution

Share of Soldiers ()        

  

Wage in volunteer system () .4106 .4599 .6077

tax rate () 1.467% 1.643% 2.172%

Gini under volunteer system .2704 .2683 .2625

GIni under draft system .2695 .2690 .2676

  

Wage in volunteer system () .2909 .3405 .4891

tax rate () .917% 1.074% 1.542%

Gini under volunteer system .3727 .3707 .3651

GIni under draft system .3721 .3715 .3697

군대에서의 비효용()에 따라 모병제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결과는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개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는

<Figure 2>에서도 확인된다. 도표에서는   인 경우에 비효용() 수준별로 모

병제에서 징병제의 로렌쯔 곡선을 뺀 값을 보여주는데,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양의

값을, 높은 분위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모병제의 형평성 개선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 증가할수록 곡선의 격차는

낮은 소득 분위에서 더 크게 증가한다. 즉, 모병제 하에서 군 급여가 더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 분위에서의 형평성이 더 크게 개선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2> Changes in Lorenz curves from an increase in disutility of military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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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임금 자료에 대한 적용

본 절에서는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군 복무시기를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두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앞서와 같이 군 비중은   으

로 가정하지만, 생산성의 분포 함수에 대해서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론적으

로 분석한 앞의 결과는 각 제도 하에서 생애소득을 비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임금 자료를 사용할 경우 생애 소득 뿐 아니라 각 시점에서의 횡단면 소득 분

포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함으로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절의분석 방법은모집단의 민간부문 생산성(), 또는임금의분포를기준으

로 모병제와 징병제의 적용 방식에 따라 표본의 일부를 군대에 복무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소득 분포에 대한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군복무 연령대의 임금 분포가 잘 관측되는 표본이 필요하

지만, 실제 군 복무가 밀집된 연령층과 임금이 관측되는 표본과는 차이가 있다. 현

역 군인의 연령 분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연령별인구를 비교하면 그대체적인 연령대가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군 복무 인구가 제외되기 때문에 두 자료를 비교할 경우 대략적인

군 복무 연령대를 추산할 수 있는데, <Figure 3>는 19~23세 연령 그룹에 군복무가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도표의 격차가 모두 군 복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군 복무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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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pulation gap by age between the population projection

and the 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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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The 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tatistics Korea, 2018), Population

Projection (Statistics Korea).

<Figure 4>는 이 연령대에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아 40%에

도 못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9~23세 연령대 취업률이 낮은 이유

는 이들이 대부분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들이 민간에 취업

하였을 경우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

러나 이와같이 재학중에 군복무를 하는것은 우리나라가현재 징병제를유지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19~23세연령층의 생산성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이 본 분석에 결정적 결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는 대부분

이 취업으로의 원활한 이전(transition)을 위해 졸업 이후가 아닌 재학 중에 군복무

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만일 징병제가 아니라모병제를시행한다면, 일부는 휴학을

하면서 군 입대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서 볼 때 학업 이후에 군 복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26) 즉, 실제 모병제를 실시

26) 제도에 따라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도 달라진다는 결과

도 있으나, 여기서는 기간별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라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결과

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Maurin and Xenogiani, 2007; Card and Lemiux, 2011; Torun

and Tum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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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군 복무 연령은 오히려 20대 중반 이후에 밀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Figure 4> Working status composition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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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The 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tatistics Korea, 2018).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전체 인구의 생산성 표본으로 26~60세 표본을 사용한다.

다만 <Figure 4>에 의하면 연령이 30세 정도에 이르면 취업자 비중이 거의 90%에

이르지만, 26~30세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비중이 70%와 90% 수준이라서, 임금이

관측된 취업자의 임금 분포가 전체 모집단 인구의 생산성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복무 시기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고, 모

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 복무 연령층이 20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비록불완전하지만 26~30세이상의취업자도표본에 포함시키기로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추출된 표본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26~60세

남성 취업자이며, 표본의 기초 통계는 <Table 3>과 같다.27)

2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표성

이 가장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부분

집합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수 고용, 재택 근로자 등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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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mple Statistics

Group Share Monthly salary1) Group Share Monthly salary1)

All

By age

26~30

31~35

36~40

41~50

50~60

1.000

.122

.143

.165

.320

.250

2,763.3 (1,313.3)

3,399.3 (1,820.6)

3,895.6 (2,349.7)

4,265.8 (2,943.3)

3,916.3 (3,149.6)

By educ.

<HS

HS

2-yr col.

4-yr col.

grad. deg.

.020

.398

.141

.378

.063

2,906.9 (1,892.2)

3,042.5 (1,984.5)

3,617.6 (2,052.4)

4,389.3 (2,877.9)

5,910.0 (4,093.7)

Note: 1) in thousand Korean wons (standard deviation).

Sources: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Ministry of Labor, 2018).

이 표본을 대상으로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하는 방법은다음과 같다. 일단군복

무자 비중은 앞서와 같이 4% 수준(  )으로 하고 징병제 하에서는 표본에서

낮은 연령 순서로 4%가 군에 복무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26세 표본(전체의

2.22%)과 27세표본(전체의 2.30%)의 일부가군복무자로분류된다. 군비중 4%

를 맞추기 위해 27세의경우 1년의 .774(=(4－2.22)/2.3) 만큼은군 복무, 나머지

.226은 민간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모병제의 경우 26~30세 5개 연령의

임금 하위 약 1/3이 군에 복무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26~30세 연령층은 전체 표

본에서 1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각 연령별로 소득 하위

32.79%가 군에 자원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즉, 26세에 그 연령 코호트의

32.79%가 군에 자원하여 30세까지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군 복무 기

간을 이보다 짧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다소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을 3

년으로 26~28세 연령층이 복무한다고 하면, 이 연령층의 표본 내 비중은 7.07%이

므로 각 연령별로 소득 하위 56.58%가 군에 자원하는 것으로 상정해야 하는 제약

이 따르기때문이다. 이 비중은비현실적으로 너무높기 때문에 26~30세 연령층전

체를 선택하였다. 제도별 표본설정은 <Figure 5>와 같다.

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표본에서 누락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도 임금 근로자에 대해 대표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소득 자료는 근로자가 응답한 자료로서, 사업체에서 제

공한 임금 정보(payroll data)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비해 훨씬 정확도가 떨

어지는 자료이다. 또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 수도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의 경우 503, 99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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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ge grouping for the sample simulation under two systems

Age
Location in wage distribution

low 1/3 middle 1/3 high 1/3

31~60

30

29 voluntary private sector

28 system

27

draft system
26

이 표본에서군 급여와 세율은 다음과같이 계산한다. 우선표본에서 연령이 인

개인 의 임금을 라고 하고, 각 연령별 임금의 분포함수를  라고 할 때


를  

≡  로 정의한다(∈  ). <Figure 5>와 같이 모병제를 정의하

여 26~30세 연령층의 만큼이 군 복무를 한다면, 각 연령별로 
을 표본에서 구

하고, 모병제 하에서 군 급여를 연령별로    
   로 정의한다. 군

급여를 연령별로 다르게 한 이유는 각 연령에서 군 급여가 민간 소득에 못 미쳐 군

을 떠나는경우를 방지하기위함이다. 세율 는 
  



  


∈  

라는 균

형 재정 조건을 만족시키며, 는 연령별 인구,  는  연령층에서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두 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에서 세율 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일 세율 가정 하에 징병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군 급여 총액은

 




로 정의된다. 따라서 징병제의 군 급여()는  






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구한다. 은 전체 표본 수이며 군 비중은

  로서 은 군대 규모이다. 징병제에서는 군대 복무가 의무이므로 굳이 연

령별로 급여를 달리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제도 하에서 개인의 금전적 소득은

다음과 같다. 모병제 하에서는 군에 자원하는 26~30세 소득 하위 1/3(  )에

속한 경우 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민간 부문 종사자는 표본 내 본인

의 임금 를 지급받는다. 징병제 하에서 26세 연령층은 군복무와 함께 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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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7세는 기간의 .774만큼만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하여   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28세 이상은 본인의 임금 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총생산은 민간 부문 임금의 총합으로 정의하여, 실제 자료에서는 모병제의 총생

산을


∈  

로, 징병제는  




로 추정하였고, 그결과 모병제총

생산이 .96% 더 높은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모병제가효율적이라는 결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형평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준별로 지니계수 등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모병제 하에서의 평균 군 급여()는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군대 내 연령 분포이다. 표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표로서 지니 계수 이외에,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measure)

가운데 전체 소득 분포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GE(1) 값도 추가로 보이

고 있다.

<Table 4> Income inequality under volunteer and draft systems

share of soldiers

( )
tax rate

soldier’s monthly

salary
Gini GE(1)


Volunteer

2.31%
2,123.46 .3307 .1887

Draft 2,108.21 .3364 .1945


Volunteer

3.37%
3,105.35 .3241 .1827

Draft 3,075.80 .3299 .1885


Volunteer

4.43%
4,082.01 .3224 .1802

Draft 4,043.16 .3276 .1856

Note: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년.

표의 결과에 의하면   인 경우를 비롯하여   인 경우까지 모두 모병

제 지니계수가 징병제에 비해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GE(1) 지수도 동일한 양상

을 보인다.   인 경우 모병제의 평균 군 급여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를 그 50% 수준인 1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와, 100% 수준인 200만원

으로 설정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경우에서 모병제의 지니계수와 GE(1) 지

수가 더 낮다. 또한 가 증가할수록 모병제와 징병제 하의 소득분포 지니계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은 앞서 균일분포에서 본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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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 계속 증가하다보면 모병제의 급여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이를 충당하

기 위한 높은 세율로 민간의 소득이 하락하여 오히려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모병제 하에서의 지니 계수와 징병제 하에서의 지니계수

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본 표본에서는   에 이를

때 지니계수가 역전되는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군 복무의 비효용이 1개월에 4천

7백5십만원, 또는 1년에 5억7천만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모병제 하에서의 군

급여는 4,853만원/월, 민간 부문 세율은 52.71%, 민간 부문 평균 소득은 184.6만

원/월이 되어야 하는 비현실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군복무로부터의 비

효용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모병제의 소득 분포가 더 평등할 것

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론 모형에서의 시사점은 생애 소득(life-time earnings)에 대한 시사점이었

음에 반해, <Table 4>는 횡단면 소득 분포를 비교한 결과이다. 현실에서 소득분포

의 불평등을 측정할 때일반적으로 횡단면 소득 분포를 이용하므로 <Table 4>의 결

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소득은 횡단

면 분포가 아니라 생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소득을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 분석(hypothetical

analysis)을 통해 생애소득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횡단면 표본의 연령

대별 임금 분포  에서 임금 수준에 따라 각 1,000개의 분위를 생성시킨다.

즉, 연령대별로 임금이 가장 낮은 0.1%, 그 다음 0.1% 순으로 1,000개의 분위를

구성하고, 26세에  분위(    )에 속한 개인은 향후 계속  분위에 속

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소득은 항상적 요인(permanent component)에 의해 거의

결정되어 소득의 이동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각 개인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한 분

위에 속한다는 가정이다.28)

생애소득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가정은 군 복무 이후 민간 부문에

취업했을 때의 소득에 대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26세에 임금이  분위에 속한 청

년이, 26~30세에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하여 31세에 민간에 취업한다면 얼마의 임금

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다. 여기서는 31세 이후의 임금도 동일한  분위에

28) 이는 소득 이동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를 과대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니계수의 실제 수준보다 각 제도 간 지니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이러한 과대추정의 문제가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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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것이라고가정한다(   ). 즉, 민간 부문경력과군 경력이민간

부문에서의 생산성을 동일하게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가정은 제

약적이며, 특히 군 경력과 민간 경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면 모

병제 하에서 청년층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라는 요인을 통해 본 모형에 어느 정도 감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가 26세부터 30세까지 5년간 군에 복무하고 민간에 복귀하였을 때 생산성이 26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후 60세까지  ～ 를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군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은군복무의 어려움에 대한보상에 추가하여 군

복무에 따른 30세 이후 임금 손실에 해당하는 
  



  
  



 를 포함하게 된

다.29) 따라서 군 경력이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은 본

분석에 본질적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각  분위별로 개인의 생애소득은 26세부터 60세까지의 소득을 이자율로 할인하

여 모두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Table 5>는 군 복무의 비효용 와 이자율의 조

합별로모병제와 징병제에서 생애소득의불평등을 비교한 결과이다. 생애소득에 있

어서도 역시 현실적인  값 하에서는 지니 계수와 GE(1) 지수 모두 모병제 하에

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5> Inequality in life-time earnings

share of soldiers

( )

interest rate=0.0% interest rate=3.0% interest rate=5.0%

Gini GE(1) Gini GE(1) Gini GE(1)


Volunteer .3064 .1624 .2814 .1376 .2648 .1225

Draft .3152 .1713 .2934 .1485 .2787 .1341


Volunteer .2826 .1427 .2482 .1127 .2253 .0950

Draft .3077 .1653 .2832 .1402 .2666 .1245


Volunteer .2614 .1249 .2195 .0922 .1924 .0739

Draft .3019 .1587 .2748 .1317 .2567 .1150

29) 보다 정확하게는 이자율로 이러한 차액을 할인한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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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 국방력

본 모형은모든 개인의군대에서의생산성은동일하다고가정함으로국방력을 군

대의 규모()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비교에서 군대 규

모()가 동일하면 국방력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완화하여 군대에서

의 생산성을 라고 하고 ′  인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기

울기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은 가 낮은 개인들이 군복무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30) 이 경우 모병제와 징병제의 비

교에서 국방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한다는 추가 전제가 요구되고, 이는 식 (20)

과 같은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  인 경우를
상정하였다.




  

 ≧ 




 ≡ (20)

위 식의 우변은  명의 군대를 운용하는 징병제에서의 국방력이며 이를 라는

값으로 정의하였고, 좌변은 모병제 하에서의 국방력으로 징병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병 규모가   로정의됨을 보이고있다. 군대에서의

생산성이 민간 부문 생산성의 증가함수라면, 즉, ′∈  이면,  

 이 성립한다. 즉, 모병제에서는 군 복무의 생산성이 낮은 순서로 입대하게 되

므로, 징병제와 동일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더많은 군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방력 유지의 조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조건으로 인해 형평성에 대한

결과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규모가 증가하면 그만큼

모병제로 인해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이 높은 민

간 부문 종사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모병제는 시장

30) 군 복무의 비교우위가민간 생산성이 높은 개인들에게있다면 시장기능에 기초한 모병제 하에

서 가높은 개인들이 군대를선택하게 되므로 현실에서 논의되는 군 복무와 관련한 “부자 군

면제”라는 공정성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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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의해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배분을 유발하는 만큼, 국방력을 일정하게 놓았

을 때 민간 부문에서의 생산이 모병제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

(2) 모병제 하에서의 군대 규모

위의 논의는 모병제 하에서 군인수가 더 많은 경우를 논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군인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률 하락에 따른 인구절벽이 예상되면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병제는 단순히 군인이 선발되는

절차에 대한 문제를 떠나, 국방력 생산에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대체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병제 하에서 군대의 규모가 감소하면 인건비는 절

약될 수 있지만, 자본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증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

한 민간 부문 세율은 상승한다. 군대의 규모()가 모병제에서 더 작으면, 높은 군

급여로 인한 형평성 개선 효과는 감소하게 되지만, 자본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 세

율증가는 형평성을 추가로개선하는 효과를갖게된다. 따라서군인 수() 감축을

동반하는 모병제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자본 투자의 규모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국방력 함수에서 노동력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에 의존한다. 이러한 부

분까지 모형에서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체 탄력성

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이미 언급한바와같이형평성에 대한효과는군인수의감소와자본투자의상대적

중요성에 의존하므로,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1)

(3) 분배적 정의에서의 공평성

본 논문은 모병제의 임금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지만, 모병제에

31) 국방력 함수가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군대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준에 제약이 발생하

여 모병제하에서 군에 입대하는 낮은 의 인력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 부문의 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

에 군에 복무하는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 전반적인 형평성 개선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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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생산성은 낮지만 높은 부를 가진 개인이나 그 자녀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효율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않다,” 또는 “군 복무를 부자

나 중산층이 아닌 상대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했거나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게 맡

기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

러한 인식에서의 정의(justice)는 경제학 원칙(economics principle)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 논문의 결과만으로 단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원칙에 기초하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한

다면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개인의 생산성과 무관한 부(wealth)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해 군 복무의

비효용에 대한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영향을 미친다.32) 라는

군 복무의 비효용 요인을수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상액을   이라고 하

면, 이는 식 (21)과 같은 항등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   (21)

위에서    는 의 비효용 요인을 겪으면서 소비가 인 경우의 효용함수이

며, 현재 가처분 소득이 인 개인의 효용은  인데, 군대에 입대하면 의

비효용 요인을 겪게 되므로   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야 동일한 효용이 보

장될 수있다는 의미이다. 가 나타내는 군복무 비효용요인의 반대개념인 편안함

( )이 정상재인 경우   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모든 개인의 민간 부문 생산성은 동일하고, 오직 부의 분포

에서만 차이를 보인다고 하자. 이 경우 징병제는 모든 개인이 일정 기간을 군에 복

무하는 것이고, 모병제는 군에서의 보상()이 정해지면, 와   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군 입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에서는 가 높은,

즉, 부자는   가 높아 민간에 남고, 상대적으로 가 낮아서   가

낮은 저소득층은 군에 입대하게 된다. 이 경우 효율성은 생산성이 아니라 효용에

의해 정의되므로 모든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비중이 부여된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

른 모병제의 효율성이 더 높다.

32) Rosen(1986) 참조.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173

한편 형평성에 대한 결론도 다르지 않다. 효용을 기준으로 할 때, 징병제 하에서

는 효용이     로 정의되어 개인의 가처분 소득 

에 단조 증가하는 연속 함수이며, 이는 앞서 <Figure 1>에서의 실효 소득 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모병제 하에서는 가처분 소득 의 분포함수를 

라고 할 때, ≡ 에 의해 이 정의되면, ≦인 경우 군에

입대하여  의 효용을 얻고, 인 경우 민간에 남아  )

의 효용을 얻는다. 이 효용 함수는 <Figure 1>의 실효 소득 에 상응하는 개념

이다. 결과적으로 효용에 기초한 형평성 결과는, 앞서 논의하였던 이론 모형에서

실효소득의 형평성 결과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얻어진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결과 모두, 부의 격차를 가정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부자들의 군 면제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이유는, 군 복무가힘들

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군 징집이 강제적인 징병제 하에서만 성립

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하에서는 군 복무가 힘들어도 기

피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보다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coveted jobs)가 될 수 있도록 급여를 충분히 인상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자발적

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부자들에 대해 더 이상 공정성 시비나

사회 정의에 연계된 논의가 갖는 설득력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경우에

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군대와는 무관

하게 소득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누진적 조세 등 소득 불평등 해소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며, 군대 제도와

연계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기타 강건성 검증

한편 이론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 첫

째, 개인들을 위험 중립적으로 가정하여 효용을소득의 선형 함수로 정의하였으나,

효용은 Bergstrom(1986)에서와 같이 소비의 한계효용이 소비 수준에 따라 감소하

는 오목 함수(concave utility function)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중립적이라는 가정

은 실제 본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들이 이질적(heterogenous)일

때 오목한 효용함수 하에서 모병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은 이미 Bergstrom(1986)에



經濟學硏究 제 68집 제 3호174

서도 검증된 바 있다. 한편 형평성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모병제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군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

인데, 오목한 효용함수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형평성 제고효과가 오

히려 증폭된다. 반면 징병제는 (근로기간 단축을 통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

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효용함수가 오목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오

히려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오목한 효용함수 하에서는 모병제의형평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병제와징병제를 비교함에 있어서개인의선택을 직업선택에국한시켰으

나, 제도에 따라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도 달라

질 수있고, 생산성분포도 달라질 가능성이존재한다.33) 민간부문에 대한생산성

이 낮은 개인의 경우 군대라는 직업선택이 추가로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에서 활용

할 기능(marketable skills)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또는 교육에 대한 투자

도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민간 부문을 선택하게 될 개인

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사라짐에 따라 (세율에 변화가 없다면) 민간에서 활용할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적자본의 분포,

또는 교육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와 같이 인적자본 분포가 확대

는 것은 비교우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경제 효율성은 제고된다. 다만 모병제 하에서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선택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의 생

산성 분포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유발된다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

인으로 작용할수 있다.34) 그러나민간생산성이 높아져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모병제 하에서의 군 급여도 그만큼 인상되는데, 이는 효용 및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소득 불평

등에 대한 종합 효과는 두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하며, 이는 실증적으

로 연구되어야 할 이슈이다.

33) 교육투자와 관련하여 Maurin and Xenogiani(2007), Card and Lemiux(2011), Torun and

Tumen(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4) 동일한 생산성 분포에서는 모병제의 소득분포가 더 평등하겠지만, 모병제 하에서 생산성 분

포가 더 확대되면 그 결과 유도되는 소득분포는 불평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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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의 분석은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군 복무는 모두에게 어

렵고 힘든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fair)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개병제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하에 선호되고 있는 징병제가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

다는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군 복무가 모두에게 어렵고 힘들수록,

즉, 군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이 높을수록 모병제가 금전적 소득과 효용의 형평성을

모두 제고할수 있다는결과는우리사회의 개병제선호가현실에대한 정확한인식

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 인식을 재고

하기 위한 계몽과 함께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

모병제에 수반될 것으로예상되는추가 비용들을 감안하여도 실제 우리나라 현실

에서 모병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앞 절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군 비중을 4%로 했을 때 군복무

의 비효용에 대한 보상액이 100만원/월이면 약 300만원/월의 급여로 모병제를 운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현역

사병 1인당 800만원/년 수준이므로, 위 결과는 추가로 233만원/월, 또는 2,800만

원/년의 급여 지급으로 모병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5) 현재 군병력은 60

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사병은 약 70%인 42만 명 정도이므로, 동일 규모의 사병

을 모병제로 유지한다면 매년 12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36) 2020년 국

방예산이 50.2조인데 비해 약 14%의 증액을 의미하며, 전체 예산 512조원의

2.3% 증액을 의미하므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37) 그러나 12조원은 2018년

35) 사병 1인당 비용은 국방부(2019)를 참조하였다.

36) 국방부(2014).

37) 국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위에서 산정한 12조원은 모병제 전환 비용의 상한 값(upper

limi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목(2011)은 우리나라의 징병제 하에서 현역 병사의 사회적 기

회비용은 2009년 말 기준 연 1천7백~2천만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2천8백만원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동환․강원석(2017)은 국방개혁 2030에 기초하여 군 병
력의 감소를 가정하고 모병제로의 전환에 연 5~6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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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893.5조원 대비 .63%에 해당하는 액수이므로, 모병제를 채택할 때 GDP

가 .96% 증가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병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예산도 절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병제는 더욱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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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Effects of Volunteer and Draft Systems in

Milit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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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38)

This paper shows that volunteer system can be more equitable, not just

efficient, relative to draft system in an economy with heterogenous individuals.

In particular, volunteer system can be more equitable as the disutility from

military services is greater, because the higher pays to soldiers are

concentrated among the low-productivity individuals. A few numerical

examples and simulation applied to real wage data suggest that volunteer

system is likely to improve wage inequality in Korea. The results call for

in-depth discussion on adopting volunteer system as well as reevaluating the

common perception that volunteer system unfairly favors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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